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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s of establishing multilateral FTA and bilateral FTA on the 
R&D investment of exporting firms when they compete in Cournot fashion and when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acts strategically. 
In the short run, we found that the importing country prefers to enter into a bilateral FTA with each 
exporting country separately for maximizing its welfare. However, we also found that, in the long 
run, it is more welfare–enhancing policy for importing country that entering into a multilateral FTA 
with all of the exporting countries simultaneously because it helps facilitate the R&D investment of 
exporting firms. 
But once entering into a multilateral FTA, the exporting firms would be faced with more intensive 
R&D investment competition and hence they would suffer severe welfar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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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질서를 통

한 무역자유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각국들은 
FTA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현
상은 기존의 양자간 FTA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
질서가 다자간 FTA 혹은 광역FTA의 형성이라
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 
이러한 기존 양자간 FTA의 다자화 혹은 광역화 
현상은 마치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의 한 축
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30일부로 발효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의 발효는 상당한 함의를 던져주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다소 동력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미국과 EU간의 양자간 FTA
의 형태로 추진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
정(TTIP)을 위시하여, 특히 동아시아지역을 중
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다자간 FTA의 
결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TPP와 RCEP도 이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
한 교두보로 평가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은 미국의 탈퇴선언으로 한 때 좌초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들간의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
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형태
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동아
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아시
아 역내국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현
재 동아시아 역내 16개국들 간에 활발한 협상
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경제통합체들의 외연적 확
대를 위한 노력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
세동맹을 바탕으로 독립국가연합(CIS)과 FTA
를 체결한 후 경제통합을 확대함으로써 유럽연
합(EU)식 통합모델인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목표를 추진키로 합의한 
구소련 국가들을 비롯하여, 2012년 6월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이 출범시킨 중
남미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2012년 7
월,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승인한 남미공동시장
(MERCOSUR), 2013년 7월, 크로아티아를 28번
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EU의 사례 등이 바로 
그것이다(Kim Byung-Yong, 2013). 

이러한 기존 양자간 FTA의 다자화 및 광역
화 현상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가속
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의 대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양자간 FTA에 비해, 자유
무역의 지리적인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
서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Huh Yoon,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다자간 혹은 광역 FTA로
의 확대가 양자간 FTA에 비해 역내 수출기업들
의 R&D 투자를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역내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활
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과
점시장에 대한 게임이론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
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전형적으로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함으로써 기업들은 초과이윤
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이 향유해야 
할 후생이 수출기업들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Brander and Spencer (1985)는 이러한 경우, 
수입국의 정부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출국
으로 유출되는 지대(rent)가 수입국으로 유입되
게끔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함
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수출기업들간에 기술적 격차가 존재
할 경우, 수입국은 각각의 수출국에 대해 각기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부터의 지대수취를 통한 후생수준을 극대화할 
수 있다(Gatsios, 2001; Hwang and Mai, 
1999). 이는 기술수준이 높은(낮은) 기업은 수
취하는 지대가 많기(적기) 때문에 보다 높은(낮
은) 관세부과를 통해 보다 많은 지대를 유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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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
한 무차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무역이 대
폭적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 또
한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론적
으로는 각국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형 
양자간 FTA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
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양자간 FTA를 다자
화, 광역화하고자 하는 시도, 나아가서는 다자
간 FTA의 추진 시도 등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 바, 이러한 국가들의 
행동에 대한 유력한 설명요인들 가운데 하나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야말로 본 연구
가 추구하는 핵심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입
국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차별
적인 조치가 우월전략이 될 수 있다는 직관에
서 출발하고 있기는 하나, 선행연구들과는 달
리 명시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함수를 도
입함으로써 수입국의 전략적인 행동이 장기적
으로는 오히려 수입국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연
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
디어는 De Graba(1990)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바, 그의 연구에서 가격차별을 시도하는 독점
적 지위의 중간재 공급자는 본고에서는 수입국
의 정부에, 아울러 과점경쟁을 기반으로 최종
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과점경쟁을 직접적으
로 수행하는 각국의 수출기업들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국지적 관점에서 이러한 가격
차별이 최종재 판매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가격차별을 통한 
지대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De Graba(1990)
의 모형에 나타난 기업들과 달리 본 모형에서
의 수입국은 지대수취는 물론 자국의 소비자잉
여를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
되는 균형생산량은 보다 낮은 수준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바탕으로 현재 
범세계적인 무역질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및 기존 양자간 FTA 중심
의 질서로부터 이를 다자화, 광역화하고자 하

는 시도가 과연 수출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두 가지 유형의 
FTA, 즉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간의 차이점
을 살펴보면, 먼저 다자간 FTA는 모든 역내국
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자유화조치를 보장함으
로써 모든 회원국에 대해 환경적 측면의 접근
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인 반면, 양자간 FTA는 개별적인 협정당사국들
에 대해 각기 차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수입국이 여러 국가들과 다자간 FTA를 체결
할 경우, 이들은 최혜국대우(MFN)원칙을 기반
으로 다자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참여국 모두
에 대해 유사한(비차별적인)조치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임에 반해 각
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FTA를 추진할 경우
에는 각국의 경제수준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므로 서로 
엄격함에 있어서 상이한 수준의 환경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국은 자국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수출국들과 어떤 형태의 FTA를 체결
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단기에 있어 수입국은 각
국별로 개별적인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될 수 있겠으나, 수출기업들의 연
구개발 투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장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내국 전반에 대해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게끔 하는 강제규정이 포함
된 다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자간 FTA의 
형성이 양자간 FTA의 체결에 비해 수출기업으
로 하여금 R&D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인데, 이러
한 유인은 다름 아닌 수입국 정부의 비차별적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면, 우선 1단계에서 수입국은 다수의 수출국
들과 다자간 FTA를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각
각의 수출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FTA를 체
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다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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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하기로 하면 수입국은 각각의 수출
국들에 대해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해야만 하
므로 환경기준의 수준에 대한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수출국이 각각의 수출국들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각국에 대해 상
이한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
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의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다음 2단계에서는 각각의 경우 수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
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형태에 대한 선택의 결정
과정은 수출국들에 대해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
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적인 환경기준을 적
용할 것인지에 관한 수입국의 의사결정과정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FTA에 대한 분석이 기존의 MFN관세의 적용여
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첫째, FTA분석에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론적
으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보장
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철폐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관세가 없다 할지라도 차별적인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무역원활화
조치, 원산지규정, 근로기준 및 위생기준 등과 
같은 요소들은 명확한 국제통상규범이 마련되
지 못한 수입국 고유의 정책적 사안으로서 무
역의 방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
으로 넓다. 특히 환경기준 등은 녹색보호주의
라는 명분하에 대표적인 암묵적 보호수단의 일
환으로서 최근 들어 선진국을 위시한 여러 나
라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KIEP, 2013).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수입국의 선택대안이 제약을 받는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으
로서의 해(solution)를 역진귀납적 추론을 통해 
모색해 보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모 형
1. 게임구조
2단계 게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 첫째 1

단계에서 수입국은 각각의 수출국들과 양자간 
FTA를 맺을 것인지 다자간 FTA를 체결할 것인
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각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수입국의 선택이 이루어진 이
후,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게임의 구조는 수입국이 
체결하는 FTA의 형태가 비가역적(irreversible)이
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수입국은 수
출기업들의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후생
함수만을 고려하여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처럼 수입국이 
선택하는 FTA의 형태에 따라 각기 적절한 최적
의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접근에
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수입국이 만
약 양자간 FTA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수출국
들에 대해 각기 상이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에 반해, 이와 달리 
다자간 FTA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러한 가능성
은 소멸되어 모든 역내국들에 대해 동일한(비
차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2. 가정
3국(h국,i국,j국)이 존재하는 모형을 가정하

자. i국과 j국에는 각각 단 한 개의 기업 i 및 
j 기업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완전동
질적인 x재를 h국으로 수출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국내에는 당해제품에 대한 
소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수입국내에서 
쿠르노경쟁(Cournot competition)을 펼친다고 
가정하자. 

수입국은 수입되는 x재에 대해 일정한 환경
기준을 부과하며, 이러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
기 위해 수출기업들은 제품생산을 위한 비용
(생산비용)이외에 추가적인 비용(환경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환경비용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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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부과하는 환경기준이 엄격해짐(느슨해짐)
에 따라 증가(감소)하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가
진다. 

수입국의 대표적 소비자는 경쟁시장에서 거
래되는 비교역재인 기준재 (재)와 수입재 
(재)를 각각 소비하며, 수입국의 효용함
수는    와 같은 준선형효용
함수(quasi-linear utility function)의 형
태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먼저, h국의 수입재에 대한 효용함수로부터 
출발하자. 각각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
화들은 완전동질적이라고 가정되며, 수입국이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수준은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한다(Dixit,1997).

          
 





  
       및 ≠                (1)
 ′  가 됨을 이용하면, 위의 효용함수

를 미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선형의 역수
요함수(linear reverse demand function)
를 도출할 수 있다. 
     
(단,         )      (2)

이는 감소함수이고 2차 미분가능하며, 
″   ′   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 기업의 비용은 생산비용과 환경비용으
로 분해될 수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준
수하면서 생산할 경우 기업의 총생산비는 
       가 된다. 여기서 는 
수입국의 환경기준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의 범위를 가지며, 환경기준이 강
화될수록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
시킨다. 각 기업의 환경처리 기술이 동일하
다면, 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한계비용도 동
일하므로(즉,     ) 각 수출기업
들의 총생산비용은 오직 수입국의 환경기
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 각 
수출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목적함수

를 구해보면,

      

      


 
(3)

위의 식에서 는 기업의 R&D에 대한 
고정투자 규모를 나타낸다. 수출기업의 최
적화 의사결정에 있어 는 이를테면, 기업
의 R&D투자규모 등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정투자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
는 2단계 게임에서는 매몰비용(sunk cost)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그렇지만 다음 장의 3단계 게임
에서는 수출기업의 R&D 고정투자 규모에 
따른 기업의 한계비용의 변화를 보다 면밀
하게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인 R&D 함수
를 명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위의 수출기
업의 이윤함수로부터 이윤극대화를 위한 1
계 조건을 구해보면, 

      
     

 
(4)

가 되고, 아울러 위의 이윤함수는 강오목성
(strictly convex)을 충족시킴으로써 이윤극대
화의 2계 조건 또한 성립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안정성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유일하고 
안정적인 쿠르노-내쉬 균형(Cournot-Nash 
equilibrium)의 존재가 보증된다.

 
  

 

   
  

   

 
(5)

위의 식(4)로부터 각 수출기업의 반응함수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및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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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반응함수를 연립하여 풀면, 각각의 수
출기업들의 균형생산량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는 수출기업들이 수입국이 부과하는 환경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즉 환경
비용의 함수로서 표현된다. 

  
          

        및 ≠ (7)

각 수출기업의 최적생산량은 수입국에서 부
과하는 환경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수입국이 
부과하는 환경기준이 강화될수록, 수출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는 반면, 완화될수록 최
적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위
의 반응함수를 전미분함으로써 수입국이 각각
의 수출기업들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기준
이 제반 변수들에 대해 미치는 정태성을 보
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  
    

3. 양자간 FTA  
이제 다시 게임의 1단계로 돌아가서 수입국

의 정부가 최적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살펴보기 위해 식(8)의 사회후생함
수를 고려해 보자. 수입국의 후생수준은 수입
재를 소비함으로써 누리는 소비자 잉여와 환경
관련비용의 합으로써 측정된다. 먼저 환경기준
이 강화될 경우, 수입량(소비량)이 감소하고 수
입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국의 소비자잉
여가 감소하게 되는 반면, 수출국으로 유출
되던 독과점지대의 일부가 수입국으로 흡
수되는 긍정적인(사회적후생 증대)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이러
한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로부터 영향을 받
게 되는 후생수준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
다. 

수입국이 각각의 수출국들과 개별적으로 양
자간 FTA를 체결할 경우, 수입국은 각 수출기
업들에 대해 각기 상이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국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수입재를 소비함으로써 
수입국의 소비자가 얻게 되는 총효용수준으로
서   





와 같다. 사회후생극대
화를 위한 1계 조건을 구해 보면, 

    
     

 
(9)

로서, 이는 환경기준을 1단위 강화시킴으로써 
발생되는 h국의 한계편익(독과점지대의 수취)
과 한계비용(소비자잉여의 감소)의 합이 0이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정반대로, 즉 
환경기준을 1단위만큼 완화시킬 경우 감소하게 
되는 독과점지대의 이전규모를 한계비용으로, 
증가하는 소비자잉여를 한계편익으로 각각 해
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구한 각 수출기업의 내쉬균형 산출수준
을 위의 후생함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10)

가 되며, 위의 식(10)을 각각  및 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국의 사
회후생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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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 (11)

이를 연립하여 풀면, 다음과 같이 국이 
각 수출기업들에 대해 부과하는 최적 환경
기준 및 각 수출국의 최적생산수준을 각각 
도출할 수 있다.


              
      및 ≠ (12)


         
      and ≠ (13)

[정리1] 수입국은 각각의 수출국들과 개별적으
로 양자간 FTA를 각각 체결할 경우, 자국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각의 협정상
대국들에 대해 서로 상이한 환경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고비용의 수출기
업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환경기준을, 저
비용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
경기준을 부과하게 된다.

[증명] 수입국이 각각의 수출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FTA를 맺을 경우 수입국은 각각 차별적
인 환경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사회후생
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는 2개의 목표변수에 
대해 수입국에서 선택가능한 정책변수가 2개이
므로 단일한 수단을 가지는 경우보다 후생이 
더욱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제 각 수출기업들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기준의 격차를 구해보면,


  

      
           (14)

가 된다. 자국의 사회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하
는 수입국은 각각의 수출국들과 개별적인 양자
간 FTA를 체결함으로써 각국별로 상이한 환경
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질 경우, 고
비용의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느슨한 환경기준

을 적용하는 반면, 저비용의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
인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고자 하게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저비용기업들이 수입
국으로부터 취득하는 독과점지대가 고비용기
업의 그것보다 많기 때문이며, 저비용기업으로
부터 보다 많은 독과점지대를 이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저비용기업에 대해 훨씬 엄
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때 두 수출기업들의 생산량의 격차는
   가 되는 반면,   

임을 
이용하여 이러한 차별적인 환경기준의 적
용이 이루어질 때의 각 수출기업들간의 이
윤의 격차를 구해보면,




  


 

 







          (15)

로서 양자간 FTA가 형성됨으로써 각기 차별적
인 환경기준이 부과된다면 수출기업들 간에는 
위와 같은 이윤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는 두 기업에 대해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격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고비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환경기준이 적용
됨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면, 저비용
기업의 생산량은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으로 인
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현실의 국제통상규범에 대해서도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즉 양자간 FTA의 확산을 
통한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수입국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수도 있음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 다자간 FTA
이제 1단계에서 수입국이 두 수출국 모두에 

대해 모든 규정이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자간 FTA를 체결할 경우, 수출기업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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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 (16)

아울러 이러한 다자간 FTA의 형성이 수입국
의 후생수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사회후생함수를 
고려해 보자.

  

          (17)

식(17)의 사회후생함수는 식(8)의 사회후생
함수와 차이를 보이는 데, 그 이유는 다자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수입국은 더 이상 개별 
수출국들에 대해 서로 차별적인 환경기준을 부
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모든 역내수출국들에 
대해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 제약
에 직면하기 때문이다.(즉, 
    ). 

앞서 본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후생극대화를 
위한 목적함수를 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1
계 조건을 구하면,


  



  
  



    (18)

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식(9)에 대한 해석방
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환경기준의 1단
위 강화(완화)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증
가분)의 크기와 수출기업으로부터 유입되는 독
점지대의 증가분(감소분)의 합이 같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제  앞서 식(10)에 대해 적용된 것과 마찬
가지 방법으로 수출기업의 내쉬균형 생산량을 
나타내는 식(16)을 식(17)에 대입한 후 전개함
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입국의 후생
수준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19)

이를 미분함으로써 극대화의 1계 조건을 얻
을 수 있으며, 이를 에 대해 풀게 되면, 
수입국의 최적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20)  

[정리2] 수입국이 각각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수출국들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 다자간 FTA를 체결함으로
써, 수입국이 자국의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
하기 위해 비차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
우 비용격차를 가지는 두 수출기업들간의 생
산량의 격차 및 이윤수준의 격차는 더욱 확
대된다. 

[증명] 식 (20)을 식(16)에 대입하여 각 수출기
업들의 내쉬균형 산출수준을 구해 보면, 

           
       및 ≠                (21)

와 같다. 아울러, 두 수출기업들간의 이윤의 격
차를 구해 보면,




  


 

 







          (22)

와 같이 나타난다. 즉 앞서의 양자간 FTA에서
의 기업간 이윤격차와 비교해 봤을 때, 동등한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다자간 FTA에서 두 기업
간 이윤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반면, 차별적인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양자간 FTA에서는 두기
업간 이윤의 격차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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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즉, 



 

 
) 

이는 다자간 FTA가 체결됨으로써 동등한 기
준을 적용받는 경우, 저비용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확고하게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반
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차별적인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양자간 FTA에서는 고비용기업의 경
쟁력이 완화된 환경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증강되는 반면, 저비용기업은 오히
려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경쟁우위를 활용하는 데에 보다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FTA 형성 이후의 역내국간 
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바, 비
록 개별적인 양자간 FTA가 체결되는 형태로 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지리적인 범위가 확대
된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FTA 가맹국들간에 적
용되는 무역관련 조치(이를테면, 환경기준과 
같이 수출국의 비용부담에 차별적인 영향을 가
하는 조치)의 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차별적이
라고 한다면 FTA 협정국들간에 무역전환효과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범세계적 관점에서의 자
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각각의 수출국별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
하게 되면 수입국의 총수입액이 동일한 상황에
서 저비용기업의 수출량 가운데 일부가 고비용
기업의 수출에 의해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무역전환효과는 각각의 국가별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출국들의 비
용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며, 실질적인 무역자유화의 효
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역내
의 FTA가맹국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
게끔 강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다자간 FTA는 
자유롭게 이러한 기준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양
자간 FTA에 비해 무역전환효과의 발생가능성
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5. R&D 투자함수
3단계 게임에서는 수입국이 선택하는 FTA의 

형태가 수출기업의 R&D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R&D함수를 명시적
으로 도입해 보고자 한다. 즉 수출기업들은 동
질적 재화가 거래되는 과점시장에서 생산비용
을 낮춤으로써 선도자적 지위를 구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큼의 고정투
자 성격의 R&D 투자를 행한다고 가정한
다. 이 때 이러한 R&D 투자의 성과는 제품
단위당 한계생산비의 감소라는 형태로 실
현되며, 고정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한계생
산비는 체감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지
지만 일정한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
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고 가정하자. 이는 현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위수준의 기술이 주어져 있는 경우, 
R&D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으로 수행할 경
우, 이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한계생산비 수준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R&D함수
는 다음과 같다.    

  
     

단      (23)

이제 장기적으로, R&D 투자지출을 구체적인 
생산비용으로 인식하는 수출기업의 이윤극대
화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24)

위의 목적함수를 한계생산비()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1계 조건을 구해 보면,

  

  





   (25)

위의 식으로부터, 양자간 FTA로 인해 차별
적인 환경기준()이 적용될 경우, 각 수
출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한계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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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를 구해 보면, 


  

  

  (26)

와 같다. 이 때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환경기
준 및 수출기업들의 생산량을 한계비용의 형태
로 표현하기 위해 위의 식 (26)을 앞의 식(12) 
및 식(13)에 각각 대입하면, 수입국의 최적 환
경기준 및 수출기업의 최적생산수준은 각각 다
음과 같다. 


  

 

  (27)


  

 

 (28)

여기서 각 수출기업의 최적생산량과 수입국
의 환경기준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전
적으로 두 수출기업의 생산조건이 동일하기 때
문에 각 기업들은 상대기업의 한계비용이 자신
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최적화 의사결정을 하
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수입국이 다자간 FTA가 체결함
으로써 모든 수출국들에 대해 동등한 환경기준
을 부과할 경우, 앞의 식(20)의 최적 환경기준
()과 식(21)의 균형생산량을 각각 식 
(24)에 대입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다.

  

  



 

   (29)

다자간 FTA가 체결된 경우 수출기업의 최적 
한계비용 수준은


  

  

  (30)

와 같으며, 수입국의 최적 환경기준 및 각 

수출기업의 최적 생산수준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31)


  

 

  (32)

[정리3] 양자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수출기업
들은 다자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보다 상대
적으로 더욱 낮은 수준의 R&D 투자를 행함
으로써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한계생산비가 
소요되는 기술수준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다자간 FTA보다 양자간 FTA에서 수출기업
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증명] 이제 다자간 FTA의 결성으로 인해 동일
한 환경기준이 적용될 때의 균형생산량과 양자
간 FTA하에서 차별적인 환경기준이 적용될 때
의 수출기업의 한계비용 및 생산량의 격차를 
각각 구해보면,

  
 
  (33)

  

   
  (34)

위식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조건들에 대해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내부해(interior solution)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
출기업의 독과점지대의 수취가 담보될 수 
있다. 아울러 이윤극대화를 위한 2계 조건
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인 조건
이 충족되어져야만 하므로,    , 
 
 

 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간 FTA 하에서 선택되는 한계비용수준

은 다자간 FTA 하에서의 한계비용수준보다 높



다자간 FTA의 형성이 역내 수출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11

으며, 최적 생산수준은 이와 반대이다. 이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차별
적인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존재하는 양자간 
FTA 하에서는 기업의 R&D투자가 위축되는 반
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다자간 
FTA 하에서는 기업의 R&D투자가 보다 활발하
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수입
국이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의 
R&D투자를 기반으로 확보한 비용경쟁력은 사
후적으로 차별적인 환경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는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유인을 
전혀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입국이 체결
하는 FTA의 형태에 따라 환경기준의 차별적 적
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기업
들의 R&D 투자규모에 있어서도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각각의 한계비용 수준의 선택에 
따른 총생산비의 차이도 구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수출기업의 총생산비는 고정비용과 가변비
용의 합이므로, 각각의 한계비용 수준을 선택
시 소요되는 총생산비용의 차이는

   

    
 

 

  
 

 

     

(35)

와 같게 되며, 이로부터 다음의 정리를 도
출할 수 있게 된다.
[정리4] 동일한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총투입

비용 측면에서 다자간 FTA는 양자간 FTA보
다 총생산비용이 더 적게 소요된다. 따라서 
다자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 개별적인 양자
간 FTA가 체결되는 것보다 범세계적인 관점
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증명] 부록 참조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역진귀납적 추론을 통해 부분

게임완전균형을 모색하는 접근으로써 각 수출
국들간에 생산기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수입국은 어떤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를 게임이론을 적용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추가적인 투자활동에 대한 고
려 없이 단지 국별 생산비의 차이에만 주목
하는 경우, 수입국은 각각의 수출국들에 대
해 차별적인 환경기준의 적용가능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양자간 FTA를 체결하고자 
할 것이지만 이는 지극히 단기적이고 근시
안적인 정책입안자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
다. 수출국들의 연구개발투자와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경쟁력의 이익까지도 의사
결정과정에서 고려될 경우, 수입국은 비록 
수출국들간에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할지
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다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만약 수입국이 각각의 수출기업들에 대해 차
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입국의 장기적 후생수준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국은 차별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양자
간 FTA보다는 오히려 다자간 FTA를 더욱 선호
하게 된다. 

물론 수입국으로서는 양자간 FTA를 체결하
면서 각각의 체결상대국들에 대해 동등한 환경
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
겠으나, 논리적으로 후생극대화를 추구하는 수
입국이 차별적인 기준의 적용에 대해 전혀 제
약을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각국들에 대해 동일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이
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입국은 
시시각각 끊임없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정책변경의 기회를 모색하기 때문에 수입국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즉 이시점간 정책불일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근본적
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수입국이 우선 대외적으로 일률적인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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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할 것을 표방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R&D 투자 경쟁을 하도록 유도한 후, 기업들의 
R&D 투자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기존
의 정책을 철회하고 각국별로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보다 큰 후생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시점간 정책불일치의 

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를 원
천적으로 차단하고 일률적인 환경기준의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합의가 필
요할 것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역내국들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다자
간 FTA는 보다 유효한 대안이 될 수도 있
다는 것이 본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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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각각의 FTA체제에서 동일한 생산수준을 선택할 경우의 비용격차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출수준
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수 있으며(즉,  ), 아울러 환경기준은 한계비용과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각각의 FTA의 형태별 수출기업들의 총생산비용의 격차는 R&D 투자로 인해 
선택되는 한계비용의 차이만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을 것이
다.
    

       

       

                       (36)

수출기업들의 R&D 투자로부터 선택되는 한계비용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하는 총생산비용(생산비
용+환경비용)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다음의 식을 고려해 보자.    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총비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 이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합한 것
이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및 ≠                            (37)

여기서 기업의 생산수준은 주어져 있고,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환경기준은 기업의 한계비용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최적의 한계비용은 비용극소화를 위한 1계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출되
게 된다. 즉 
                                                              (38)

수출기업의 최적 한계비용은     가 되며, 따라서     이므로, 위
의 식(37)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39)

이로부터 양자간 FTA가 형성될 경우 기업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한계비용 수준 및 그러한 선택
으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총생산비용은 다자간 FTA하에서 직면하게 되는 총생산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이 됨을 알 수 있다. 


